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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권앙도,채무인수 

1) 채권양도 

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 (양수금청구의 대상인 양수도재권의 특정) 양수금-청구 대入J인 양수도채권이 특정되 
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요건 홈결로 부적법 각하된다.2607) ® (대항요건 

260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쁘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칙권조사사항에 속한다. 한편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재권의 종류나 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안난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재권은 
다론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릎짚되어야 한다.” m 피고는 소외 회사에 가구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기성고 채권) 중 9.85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통지를 피고에게 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인용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전귈 
팹탑으로, 위와 같은 일반론을 판시한 다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채권을 ‘양도인 
이 제3채무자 피고와의 물품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중 9,850만 원에 대한 청구채권’이라고만 특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 그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운서동 현장, 화성파크 현장, 청주 현장, 김포 현장의 각 
하도급이 있어 여러 개의 기성고 재권이 존재하였던 점, ® 채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동일당사자 사이에도 
이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 
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 
어야 하는 접 ®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종의 하도급 계약이 여러 개 체결된 경우라도 각 하도급 계약에 
기한 기성고 채권온 서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각 양수금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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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전 장래이행의 양수금 청구) 판례는, ‘재무자에 대하여 재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하나,2608)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260g) ® (양도 금지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 청구)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히여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올 상 

대로 재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2610) ®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청구는 부적법하다.2611)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안 요건사실온, ®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발생 사실',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 양수도 사실’,261 2) @ ‘양도인의 

경우 각 양수금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접 등을 고려하면. 여러 개의 하도급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재 물품대금 중 9,850만 원에 대한 청구채권아라는 특정만으로는 위 각 현장의 각 하도급 

중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 아울러 원고가 아 사건 소의 소송물로 삼은 양수금이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에 관한 것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재권이 어느 현장의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채권인지를 특정하게 하고 소외 회사의 양도릉지가 그 특정한 채권의 양도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예. 

260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그 인윤는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재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주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부권 법률관계가 없어 재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2609)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촌재하고 장차 조건 성취에 따라 그 청구권아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고(96다27988), 소송 경계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소의 이익 인정에 인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봉지의 이행을 소구하고 그에 덮활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아행할 것을 장래이행의 소로서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26l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젠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도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아다. 
… 피고가 소외 연구원에 권리 양도의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러한 통지는 
단순히 원·피고 사아에 권리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연구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 
등 아무런 법률효과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위와 같은 통지를 구하는 
것온 위 양도계약상 원·피고 사이에서 권리양도 자체의 효력콰 관계없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권리양도 통지 
를 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결국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보호이익도 없어서 분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간뾰하였다 ....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2611) 재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계권양도안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게시되었을 경우 재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재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깽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으로 인해 귤전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2612) @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 
지명재권(이하 단지 재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합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아전을 의미한댜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론 
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량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沼?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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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 그 도달 사실’ 또는 ‘재무자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한 승낙 사설이댜 

이행기의 정맙이 없는 재권 양수인의 양수급 성구 소송 계속 중 재권양도봉지가 이루 

어전 경우 재무사는 그 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2e 3)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위 C1 요건과 관련해서, 장래 재권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장래 

채권 양도의 경우,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여야 한다.2614) 

(2) 채권양도계약 

채권자가 복수의 재무자에 대하여 서로 동일산 경제적 목적을 가지지만 법릅적 

으로 발생원인을 날티하는 별개의 채권을 가시는 경우` 재권자가 한 재견을 다인에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재무자별로 갖추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영업양도인에 대한 영업 재권과 상오속용·재무안수 광 

고에 따른 영업양수인에 대한 재권의 겅우 등2615)). 

채권의 매매(만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측 채귀앙도담보계약)，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一· 계약(지명채권이 아닌 증권적 채귄에 
관하여서아기는 하나 어응법 세 18조, 수표법 제23조는 어유상 노仁 수표상 권리가 추심을 위하여 양노되는 
방식으로서의 추십위임매 '·I 에 대하여 정한다)， 신탁(다만 신탁법 재(）조 참조) 동 다양한 형래를 가집 수 였나, 
비록 채권양도계약괴 앙도의무계약으 실제의 거래에서는 산꺼번에 일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석시 않으나,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빌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아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 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261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자가 그 이행의 
정구를 밭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재무자에 대한 대항요 

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궈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한 소 얽 ° 口로, 이행기의 접일아 없는 채궈은 악소하 
채권양수인아 재 모 사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새 가 아 \) 二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 안 새 신앙도동지 
가 이루어진 정-？에는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사는 」”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난부너 아행지제의 
책임을 전댜' 

261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장래채권의 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예. 

261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영업양수인이 양도이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에 양도이의 영업으로 인인 재누를 인수할 것은 광고한 때에는 양수'간에게도 변제한 책인이 있다(상법 제44 

조)． 이 성우에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재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법전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 
논 별개의 채권으로서 고 성질상 영업영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합 재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재권자가 영업양노인에 다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 
별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44조와 그 책임의 근거를 같아 하며 동일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소외 은행이 소외인에 
대한 대출채권자로서 소이인으로부터 치과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아여 상호속용에 따른 재권을 가진디 다니 

라도, 대출채권 양도와 합께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겁나 _一I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툴지하였디고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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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채권(금전재권 동)온 특별한 사정(초과특별수익자의 존재 등)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2616)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채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 채권양도계약의 실질을 갖고, 채무자에 대 

한 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보증재무는 주재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지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시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 

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 

을 갖출 필요는 없다.2617) 민법 제％G죠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 
의 양도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2618)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계약상의 우선 

수익권은 금전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고, 양자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2619)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올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재무변재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2620) 사용자가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할 중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였다는 원고 승계참가안의 주장을 배척한 
예) ［동일 판시) 0 2009다23696(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무인수광고에 따른 챈궐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따로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 O 
2005다65579(금융기관이 회사 입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한 
경우,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수반성을 부정한 예). 

2616)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2617)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따라서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양도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50조 제 1항에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옴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통지, 승낙)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써 보층인에 대하여 이 
를 주장할 수 있다(88다카20774). 

보증보험에는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앞독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2000다70156). 

261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골산 
대금채권을 달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순뾰하여 함께 이전된다.” 

261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지를- 우선 
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산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동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 
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도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262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재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론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 
에 해당한다.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론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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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 

라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2621)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 등 수표의 교부는 수표법 제63조에 따른 ‘이득상환 

청구권’(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재권)2622)의 

양도 및 그 양도 통지 권능의 부여로 볼 수 있다.2623)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금지·제한되는지 여부는 

법원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이나 해석·판단의 문제이므로, ® 법률의 규정이나 재권의 

성질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예컨대, 주채권과 분리된 보증채권, 전세권 존 

속 중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2624) 이혼 성립 전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2625~’에 관·한· 양~금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 
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조절된다.” 
262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윌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 1 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쌀방인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재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 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온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2622)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홈결로 인하여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속덮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 
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수표가 은행 동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법 제6조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 
203286 판결). 

262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재시가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룰 프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 등에 대하 
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四 지급제시기간 
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중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 
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중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산이 이득상환청구권 

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624) 0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동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올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m 따라서 보중채권만의 양수에 기한 양수금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O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분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 
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촌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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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그 청구원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하고, ® 양수인이 채무자 보호 
목적에서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예컨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을 구히는근 경우에는, 앞서 본 ® 요건(대항요건)이 채무자 
의 동의 ·승낙 사설'만으로 대체되어2626)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사살만 청구원인 

않는 것아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궂급효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분이라 할 것이다." -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양수금 
청구 시 청구원인사실로 ‘전세권 소멸 사실'올 추가적으로 주장·중명하여야 한다.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반 
환채권을 장래 발생 채권으로서 양도할 수는 있다. 

262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인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헬셸하 

며, 도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가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아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 
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 
군을 마리 앞독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팠결이 판짚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댜T귤김이, 소외인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동을 청구하는 본소와 피고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가 병합된 소송의 2012. 11. 8.자 
선고 항소심 판결(상고기각판결로 2013. 4. 2. 확정)에서 지급을 명한 소외안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그 증 일부씩을 각 양도할 당시 이미 그 기본적 재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그 귈뮌윈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발생이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양수금청구를 잎윤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안이 원고들에게 위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각 양도한 시기는 위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로서 이혼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기 
짚이므로, 그 각 채권양도 중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첸귈 부분은 성질상 채권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풋혼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예] - 따라서 장래 발생 채권으로서도 채권양도 대상이 
될 수 없고, 양수금 청구 시 청구원인사실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살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626)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 
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 
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안이 그 양도에 대 
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 

되고 그 양도에 재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재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 무자 한 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 나 승낙올 받아야 대항력이 
셧긴다.'’ - 0 이는, 부동산아 전전 양도된 경우에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동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칙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동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비록 촨愛 
양수인아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둘왼하 
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온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동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매매대 
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 양도에 재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O 채권양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원고)이 청구원인사실로서, 매수인(채권양도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의 
경우에는 매도인(피고)이 채권양도의 항변사실로서 그 양도에 대한 메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주장·중명하여야 
하고, ‘대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통지’는 요건사설이 아니다 .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고에 따라 재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 
권이전동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여기에도 2018다280316 
판결의 법리가 적용됨이 옳다 . 
..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평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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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주장하면 이 역시 그 청구원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이-0~ 한다(즉 피고인 채무 

자의 법률상·성질상 채권양도 금지·제한’ 주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덩-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 금지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항변 사항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 

을 청구할 수는 없댜2627)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가) 주장·증명책임 

재권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재권양도 

통지 사실 또는 재무자의 승낙 사실이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인지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판례2628)는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서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 

기청구권'올 앞독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역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동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원심이 원고 청구 인용의 근거로 든 2015다36167 
판결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2627)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기 
준법 제36조 제 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온 
법 제109조Ht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임금칙접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온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게 될 것이다.” 

2628) 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도받았 
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가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 이외에 양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크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인과 재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91 다22018, 22025; “영업양도는 채권계 
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아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위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온 지명채권이므로 그 양도에는 양도인(소외회사)의 채무자(피고)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영 업양수를 이유로 피고에게 원상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8 90다카27662: "원고로서는 양도인인 소외인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피고가 이룰 승낙하여야 
피고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중은 원고가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댜" 0 77다2513; “지명채권양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인 승낙은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한 재권을 주장하는 요건이 되는 것” e 68다164; “소외 안이 피고에게 대한 도급공사금재권이 

있고, 원고가 그 일부인 본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 
하고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에도 •••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을 한 바 
없이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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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동으로 다투는 경우에 

는 대항요건 구비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2629)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채권 양수인온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권 양도인’2630)이 채무자’ 

에게 채권양도 통지름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2631) 사실 또는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 

인’에게2632) 채권양도를 승낙한2633) 시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통지 ·승낙의 대상인 

채권의 양도와 채권액은 ‘특정’ 가능해야 한다.26J4)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26J5) 채무 

2629) © 저당권 실행과 대항요건의 증명 
0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경메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피담보제권의 
존부를 입증하게 할 것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산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메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들 들어 짚뺀 
元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죽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체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울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 
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메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아며. 이러한 법리는 양수인의 경대신청이 이중경매로서 선행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종료 
되어 실재로 매각절차에 나아가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 
건의 홈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재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 q권자는 재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계엇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니,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는 대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 
- 이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통지 후 채권양도계약이 해재된 경우에 양수인의 재무자에 대한 해제사실의 
통지 없이 양도인이 경매산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9357 판결; 
선순위 근저당권부재권의 일부 채권올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계약의 해재로 위 채권을 반환받은 피고보다 후 
순위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의 양수인이었던 소외 2가 원심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인 소외 1에게 채권 
양도계약의 해재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가 위 채권을 포함한 근저 
당권부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예). 

2630)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안도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물 할 수 있는 동 채권 
양도의 대함요건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2631)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에 관한 상세한 내용온 민법-총칙-법률행위-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가술 부분 
참조, 

2632)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온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가 상대방아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2633) 승낙은, 채무자가 재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 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 
안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263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채무자 
가 채권양도인에게 甲 토지에 관한 장래 분양대금반환채무 외에 乙 토지에 관한 장래 분양대금반환채무도 부담 
하고 있었음에도 쇼브선에는 양도된 채권의 표시나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동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승낙에는 승낙 대상인 채권이 록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635)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십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퉁지로서, 재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산집 
릎는 챈포잔로 하여금 양도의 시가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윌침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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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263이 

실무상으로는 체권양수인이 양도인올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가 흔히 보 

이는데, 대리인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의 경우,2637)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 및 대리관계의 현명(顯名) 또는 대리하여 통지한 것임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제반 사정까지 양수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에 대한 조건부 승낙도 가능한데,2638) 그 주장·증명책임은 조건부 법률행위의 

주장·증명책임 분배에 따를 것이다. 

재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나 그 승낙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이나,2639) 채권양도 

통지 도달 간주의 륵약2640)과 도달 간주 사유의 발생 사실올 양수인이 주장·증명함으로써 

263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재권양도인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재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었던 작후인 2003. s. 6.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가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관7上렐셧 
할 우려가 없었고. 따라서 실재로 채권양도계약아 체결된 2003. s. 6. 재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한 예. 

2637) @ 양도인을 대리한 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 
0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되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판결)．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칙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안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읊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안을 대리하여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므로(민법 제 114조 제 1항) 대리예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지만,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목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하다(민법 제 115조 단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O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현명의 요구 
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안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자 아니하도록 채무자악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 

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 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2638) 대법원 201 l.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甲 회사(＝양수안)가 수급인 乙 회사(=양도인)에 공사자재를 공급 
하면서 도급인 丙 회사(＝채무자)에 자재대금 상당액을 甲 회사에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제 1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丙 회사가 계 1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乙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왼료화 
지 못할 경우 재1흰원서를 무효화하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제2확인서頂룹 乙 회사에 요구하여, 丙 乙 회사가 
각각 제1, 2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乙 회사가 丙 회사에게서 받은 제 1확인서를 甲 회사에 전달한으로써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급채권을 甲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채무자 丙 회사는 채권양도계약상 양도 
인인 乙 회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해재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이고 丙 회사의 조건부 승낙온 
乙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 
로. 甲 회사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63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텍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택지를 분양받은 자(수분양자)가 그 택지 
분양권은 타에 양도하면서 장래 택지가 분양되면 위 분양권을 전전양수한 자에게 직접 그 분양자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면 이는 위 택지수분양자가 택지분양권이 전전양도되는 경우 
룰 예상하여 그에 대한 채권양도의 동지룰 받거나 그 슈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그 통지나 승낙 없이 
그 재권양도를 위 택지수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한 사례 

2640) 대법원 2008. l.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민법 재450조 재1항 ••• 규정어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듈된 주소의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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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의 주장·증명이 갈음될 수도 있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도록 ‘의사의 진술을 명’ 

하는 확정판결을 받고2641) 그 판결을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중서에 의하여 송부·제시 

할수도있댜 

양수금청구의 전소에서 승소확정된 양수금재권의 전전 양수인이 시효중단을 위해 제 

기한 후소에서는 전소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2642)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 

지명재권양도의 대항요건, 승낙·통지의 효과 등은 민법 재349조에 의하여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2643)의 경우에도 준용된다.2644) 

채권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2645)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경우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641)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주문(청구취지); "피고(양도인片즌 소외 채무자(주민등록번호, 주소)에게 
별지 채권을 (언제) 원고(양수안)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642)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2643) 0 민법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중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중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여기에서 채권중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 
기 위하여 재권자에게 재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냐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만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온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중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O 민법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동기에 질권의 부기동가를 하여야 그 효력아 저당권에 미친다. - o 이는 민법 제 186조에서 정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담보가 없는 재권에 질권을 설절한 만을 그 재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더 
라도, 만법 제348조가 유추적용되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 
에 미찬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O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 
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264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만법 제450 
촌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又 가 이를 승낙함이 아 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349조 재 1항)， 그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승낙, 통지의 
효과와 관련한 민법 제45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349조 제2항)， 재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52조 제 1항 역시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 사실을 제3채무 
자에게 통지하거나 재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해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645)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체권의 실행방법)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춧싶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짚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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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00 기다 

있는사유가 통지 또는 전에 발생한 사살(대항사 

유가 가까운 장대에 상당한 정도로 ?난성어 예정되어 있던 

후의 사유라면 항변하여야하고, 위 
2548) 

점유매개관계가중첩 

유효한 항변이 

대상인 기명주식의 

로 이루어전 경우, 최상위의 질권설정자는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반환청구권을 질권자에게 그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 직접집유자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제3자의 통지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브로 위 범위 내에서는 

야부어질 뿐만아니라 
구동산 

전설숫옆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에 대하여 저:3자의 압류로 강재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신토巳片邊잎겐로 매에 
숲체권을 피담보채권의 법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얘 충당할 수 있다(2003다40668). 

2646)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05687 판결. 

2647)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낀 질권의 복적된 권리를 
하거나 실권자언 이익을 해하는 던결을 할 수 없다, - 이 규정은 질권자가 집권의 목적인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旦혼하기 워한 것으로시, 질권설정자과 제3채무자가 재권의 

여익을 해하는 행위를 마였더라도 아는 
한 질권설정사과 세3채무자가 절권의 목적안 권리를 

것은 가능하다(2010도4613) 임대안어 별도로 
발생하논 것온. 절권의 목적인 

속할뿐만아니라, 

로 하거나 결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덮결을 한 것으로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올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2648)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집권설정자가 
나 제 3채무자가 이률 승낙한 때에는 견]3채무잔가 질권자의 

집권자는 빈번 제353조 제2항에 따뱌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재무의 변재를 정구함 수 있댜 재:3재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집권의 
목적인 재부을 소면하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재두의 변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유사하냐 재권양수인의 아행정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권채권자인 양도인에게 대항한 수 있는 사유(예컨대 변 
제)로 항변하는 경우, 재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냐 수령 전에 
발생한 사산까자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질권자의 아행청구에 대하여 계3재무자는 진권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채권설권 설정의 통지 또는 송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살까지 주장중증명하 
여 힝벼하여야 하고. 위 통지 또는 승낙 후의 사유라면 집권자의 동의’ 사실을 주장글증명하여야 유효한 항변이 

된다 

2649) 대법원 2()12. 8 23. 선고 2012다34764 
목적으로하는때에는 

면그 질권으로씨 

주권의 접윤률 
올 제3자에게 보관시긴 

관한 상법 제338조는 기명주식을 질권의 
집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 

규정하고 있다 .••• 주삭의 절권설정에 필요한 

외에 간어민도냐 반환청구귄의 -양독도 현윷되고 주권 
있는 질권설정자가 깝환청군권흰一앞도에 의하여 주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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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승낙으로 원인채권에 대한 질권설 

정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2650)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합명회사 사원, 민법상 조합원의 각 지분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요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 

요건을 추가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2651) 

다)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 

양수인(원고)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피고)는 ® 요건인 ‘양도인의 채무자 
에 대한 채권 발생’에 대한 장애, 소멸 저지 동의 사유로서 원고에게 항변할 수 있는데,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그 계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그 계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 이는 그 제3자 
가 다시 타인에게 주권을 보관시킴으로써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고 할 것이모로, 최상위의 간접점유자인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자신의 접유대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 
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도는 그 계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登분하며, 칙접접 
유자인 타인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질권설정자 도는 재3자의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2650)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위탁자가 자산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 
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 
싶한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원인채권과는 특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수익권은 원인채권과 별토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 
에 질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65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18863 판결; "상법 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 중에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편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하여 민법 제34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상법에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계195 
조는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론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만법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는대, 민법 조합편온 조합원의 지분권 또는 조합원 지위 이전에 있어 재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 
여 간접투자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가 위하여는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 재346조에 기하여 그 지분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할 것이고, 그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간접투자법 계144조의 14 계3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짚귈존}와 진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권 설정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익를 
얻으면 이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와 운산안 
성질을 7 지는 합又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 함명회사 사원 지분권,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함요건을 요구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은 인적 회사 
의 사원권으로서 지명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상 지병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에 판한 민법 
재349조 제 1항이 유추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그 질권자로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짚귄一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더하 
여 별도로 그 질권으로써 재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높요tt.” m ‘피고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근질권자인 원고가 근질권을 실행함에 따라 피고는 피고 정관에 유한책임사원으로 기재 
된 소외 회사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의무롤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근질권 설정 당시 무한책업사원 
전원의 동의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고 후 위 지분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행해졌으 
므로 원고가 위 근질권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압류채권자 동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펜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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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항변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다. 

원채권자인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항변하는 경우,2652)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살을 주장·증 

명하여 항변하여야 하나,2653) 대항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던 경우에도 항변이 가능하다.2654) 

(1)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이 되고, ‘원고의 악의(중과실) 사실’2655) 

2652)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올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 
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아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댜 ® 양도안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안에 대하여 생긴 
산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653)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 "민법 계451조 제2항 ••• 재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 회사는 …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 1979. 9. 550만 원, 같은 해 9. 30. 1350만 원을 ... 대위변제한 사실을 단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고 또 본건 채권양도를 1979. 9. 5.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확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은 피고21 1979. 9. 5. 500만 원° 변제가 위 채권양도 지를 받은 인지 전인지를 분간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로써 과연 양수안안 원고들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가려볼 수 없다. 그리고 위 
9. 30. 1350만 원을 변제한 것은 위 양도통지 후임이 위 판시 자체에서 명백하니 … 이로써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댜" 

2654) 0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채무자가 기존재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순폰量 
프분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 기촌 원인 
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위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 원안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그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아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채무자와 기촌채권의 양도인 
사아에서는 그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면 원인채무 또한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처럼 수표금의 지급으로써 기존 원인재무도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정은 그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 후에 수표 
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양도통지 후예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기촌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양도통지 이후에 
결제되었다는 사유로써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0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05687 판결: "질권 설정 후에 비로소 질권설정자에 대한 대항사유가 
발하였더라도,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 당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대항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승낙 당시 아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질권자 
에게 주장할 수 없다.”[계굽 해지 시 장래에 발생합 금전재권에 관한 원고(질권자)의 근실권 설정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할 당시 위 채무가 발생할 때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 건물인도왼풋 
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것임을 옌상할 수 있었으나, 윌프는 위 채무 지급이 건물인도와 동시아행관계에 있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동시이행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예l 
2655)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민법 제451조 제 1항이 위와 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숲난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잰환한 쥔잔는 위와 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동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죠싶편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 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크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안 또는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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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고의 재재항변이 된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2656) 요컨대, ‘양수인(원고)의 

양수금청구-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채무자(피고)의 항변-이의를 보 

류하지 않은 승낙의 재항변 一악의•중과실의 재재항변의 공방구조이다. 

민법 제451조 제 1항 본문은 재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 

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에서 양도 

인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양수인·질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 

의의 항변권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 

를 포함하지만,2657) 채권의 귀속(재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2658) 기판력2659)은 이 

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올 했는지 여부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된 채 

권에 대하여 ‘대항사유가 없을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감안하여 판단해 

야 한다(단순한 승낙'만으로는 부족하다).2660) 

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 

2656) 판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채무자 항변의 제한(2000다13887) 내지 상실(93다35551) 사유로 보고,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층 

사실로 삼고 있어(99다18039)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2657)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ex) 96다22648(은행 지점의 지점장 대리가 허위의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어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은행의 대리 약인을 찍은 질권선정승낙서를 교부한 경우, 은행은 그 질권 
자에게 그 정기예금재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올 하였으므로 그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658)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웃멸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곁절하도록 丑절하고 있는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위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분이고, 채권의 귀속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659)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 ; 원심이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은 당사자 뿐 아니라 법원을 
프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양도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나 이의의 권리로서 채무자가 아의를 유보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할 경우 양수인에게 이룰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인 
의 전소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가 재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므로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예 

2660)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할 때에 명시적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갖는 대항사유 
가 단절되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 채무자가 그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전정한 의도, 
그 행위를 전후로 채무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대항사유가 없을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갈앞하여 팹답해야 한다."{‘피고(국만건강보험공단)가 
소외인(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재권이나 그에 따른 상계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소외 
인의 요양급여 동 채권에 대하여 피고에게 접수된 확정일자 있는 재권양도 통지나 압류 등 내역을 확인하는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를 원고(양수인)에게 발급할 당시 소외인에 대한 대항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위 확인서에는 진료비채권에 대한 압류확안 외의 목적으로 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확인서의 발급으로 인해서 어떠한 책임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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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도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 

여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신의칙상 주의의무의 촌재)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2661) 

(2)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기해 민법 제451조 제 1항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 시에 ‘보험계 

약상의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 

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즉 ‘보험자인 피고의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이라는 원고의 재항변이 그 자체 

로는 유효하지 않다)． 다만,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의 경우처럼` ‘보험자가 

자신의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장이 있으면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현료환급청구권 양도 시 ‘보현자인 피고의 이의 보 

류 없는 승낙출이 원고의 재항변으로서 유효하다.2662) 

는 그 기재내용을 동하여 대항사유의 단절이라는 법적 책임이냐 불이익을 지지 않음을 포판적9로- 표시하였다 
고 불 수노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채권양노에 대하여 아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예) 口 즉,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대합산유가 없을 것을 신뢰하게 한 정도의 승낙'올 
말하고, 이는 ‘단순한 승낙'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덮선선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냐 양노되는 채권에 대하 
여 인언간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까지 

266 1) 대번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재무자가 재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분류하지 아니하는 
습난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 뿐이고(민번 제451 조), 
재권의 내용이냐 양수안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조대항 만한 사정을 조사,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산에게 있으므로 재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낸용이냐 그 원인아 되는 법률관계에선]한여 잘 알고 있음 
올 전세로 재권양도릅 승낙할지를 결전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지까지 학안하여 그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되는 재권의 성립이냐 소멸에 영향을 

마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왼침살:주의의무가 있다고 봉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단고 불 수 없나,” 

266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그와엎놉: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합 경우에 바로소 권린목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아고, 그 조선부권리도 보험 
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전물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현금정구권의 양도 또는 결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노로」견책사유가 있으면.～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겠다는 취지를 병시하지 않아노 당연히 그것을 전재로 하고 있다고 보이야 하고, 고 양수인 또는 질권자분 
그런합사실을 압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 
을 승낙합에 있어서 보현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한 가능성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보류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가 바록 

위 보험급청구권양도 승낙 시냐 질권설정 송낙 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흐旦L않았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잘할 수 있다고 보이야 할 것이기는 하나. ••• 이의를 보류하지 
않온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의 경우 ...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함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것인바,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 시에 
면젝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_라는 사유는 승낙 시에 
이미 발생할 수 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집을 보험자가누구보다도 잘 알고 였었다고 보안안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당연히 승낙 시에 보현자가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섯아고, 그러함에도 보협 
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면책사유의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였다고 하는 것은 양수안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칼 것아므로, 분껍~ 
미납을 이윤로 한 해지 할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노 또는 실권설정을 승낙한～결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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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양도와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청구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청구원인 

사실로서 ‘대항요건의 구비’가 필요하고,2663)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 무효 항변의 요건사 

설로서 ® ‘통정허위표시 사살과 함께 ® 채권양도 당시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양수인의 
악의’(민법 제10&죠 제2항의 적용녔t 주정`·증명하여야 한다.2664) 이는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계 볼 수 있다. 

(4)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채권양도에 의하여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재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울 한 때 

에는 채무자는 양도안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소멸시효의 항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이후의 채권양수인에게 미친다.2665) 

0 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양도안이 재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는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서 민법 제 170조2666)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2667) • 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전’에 ‘양 

도인’이 채무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중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여, 양도인 제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아다, ••• 보험계약상 보험료가 현실로 납입된 
이상온 중도해지의 경우든 만기 도달의 경우든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환급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환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 시 
아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보험료 마납 시에는 
보험료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인원 
률 보=하지 ° ~ 고 질권설정을 승낙한 0 상 당연古 권자어 대하여 대항할 人 없다고 보아야 할 것아며, 

또 고러한 경우에 그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는 질권자로서는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당연히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권도 없다고 믿을 수밖에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 보험료환급금 지급이 거절될 A도 있다는 예상을 하又 한 거에 중과실이 ° 고 볼 수도 없다.'’ 

2663) 대법원 201 I.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2664) 통정허위표시 채권의 양수언은 민법 제 108조 계2항의 계3자’에 해당하고(2010다100315), 허위표시의 무효 
를 주장하는 자가 계3자의 악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온 진다(2002다1321 참조), 
한편, 채권양도계약'아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 허위양수인의 채권자로서 허위양수급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온 자는 제3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 겐포쟌는 위 겐2전 
에 해당하지 않는다(82다594). 

2665) 만법 재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온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민법 계169조의 
'승계인’이라 함온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부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인에 숲겐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류 특정승계인도 이에 폰한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 
81474 판결). 

2666)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재관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 
단의 효력이 없다. ®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266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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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 170 

조 제 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 

댜2668) • 향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 계속 중에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 ‘양수인’이 ‘승계참가’나 ‘인수참가’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법 제81조, 제82조 제3항2669)에 의하여 양도인의 ‘소 제기 시’2670)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인 탈퇴 후 양수인의 참가청구가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수도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되어 각하·기각2671)된 다음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인이 

다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양도인의 전소로 발생한 시효중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며,2672) 

266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아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둥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 1힝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 
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안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 
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 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안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죠 같은 이유에서.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아 구비되기 전의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동의 보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채권 
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그 배당은 유효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2669) 민사소송법 재81조(승계안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속숲인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82조(승계인의 소송 
인수) ® 제 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줍울한다, 

2670) 법문상으로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라고 되어 있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시점'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당초의 ‘소즈El’ 시(소장 접수 시)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2000다42786). 

2671) 0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43192 판결;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의 승계를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홈결이 명백하지 아니하 
는 한 결정으로 그 산청을 인용하여야 하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 
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와 원고 안수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인수참가신청아나 원고 인수참가인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 
보므로, 무효의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는 긴간되어야 할 것이다.” 
0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67112 판결; “제 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숲젠하였다고 주장하며 속숲에 찰간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홈이 
명백하지 않는한숲겐있예 해당하는지 연붓는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관련하여 관단할산할이므로, 심리 
결과 승계사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지 승계참가산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과 상대방의 소송관계는 
피승계참가인이 궁굽방의 승낙올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좇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탈퇴한 피승 
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터 원심이, ® 건물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건물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긴크:하는 한편. 
® 원고와 피고들의 소송관계는 원고가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267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소송목적인 권리들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훗 피고의 승낙올 받아 소송에서 皇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그 훗 법원이 인수참 
가안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긴간:하거나 소를 간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쁘짚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온 손뭘한다. 다만 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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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수인’이 소송참가 없이 별소’를 계기한 경우에는, 양도인 제기 소송의 기각·취하 

후 6개월 내의 제소라면, 민법 제 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O의 경우에 준한다). O ® 채권양수도 ‘전’에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의 청구는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2673)@ 재권양수도 ‘후'에 ‘양수안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상태2674)에서 채무 

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의 정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2675) 

탈된는 소취하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진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 
어 안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담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令 탈퇴 전에 원고가 세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신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댜“ 函 원십이, 원고(양도인)의 전소 소송탈퇴를 소쉬하와一갑오l 보아. 
집손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아 원고의 전소 달퇴일에 소멸하였고,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훈에 원고가 이 사건 
후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왑설하였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인(양수인)의 
인수참가 소송이 소 각하로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旦l에 원고가 전소와 같은 이 사건 후소를 계기하였으므로 
집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한 예. 

2673) 0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원고가 당초에 한 소 제가는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항 
것이어서 그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순효巨L 득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챈권양도를 받아 정당한 권리자로 
서 예비적 첨구원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한」갈에 비로소 시효종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 
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워고가 1997. 8. 23.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1998. 
2. 18. 토지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소송 계속 중인 1998. 6. 19. 토지의 전 소유자(소외안)로부터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일체를 양수받은 다움, 2001. 8, 24. 소변경신청을 동하여 비로소 
입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릉 한 사안에서, ‘비록 원고가 소를 재기하면서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1991. 
12. 19.부터 매월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제기 당시에는 소외인의 피고 
에 대한 청구권을 양수받기 진아므로, 원고가 소유자로 되가 전에 아미 발생한 부당이득청구권은 여전히 소외 
인의 권리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부분 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니, 윗곡의 소제기로 인하여 
소외인아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부당이득청군귄에 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고 하여 원심이,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이후 바로소 부당이득청구를 한 2001. 8. 24.올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을 초과한 부분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267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재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냐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재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아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동지를 
하거냐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재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다.” 

267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걸: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안 사이 
에 재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맙한다 할 
것아고. 재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 
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안 전, 민법 제 149조의 조건의 성헌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부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권양도에 의하여 재권을 이전받은 양수안의 경우에도 그대로 줍욥 
될 수 있는 접 재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접 둡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옆순인 

아 재두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신윤인 재판상의 청군에 핸덮한다고 보이-Of 
할 것이댜'＇ 句 소멸시효 기간 경과 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채권앞순윌인 원고(탈퇴)가 양수급청구의 소를 
재기하였으냐 소멸시효 가간 경과 후에 채권양노 통지가 된 사인에서, 원심이, 소 제기 당시는 채무자 피고에게 
재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양수인인 원고 
(탈퇴)가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 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범가둘여 최종 승계참가인의 청구릉 배척한 것을 판긴한 예, 같은 취지에서. 채권양수안이 재척기간 내에 채무 
자물 상대로 젠손만 하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사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2000다 1006)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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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나,2676) @ 원고가 자신의 권원에 기하여 직접 청구를 하다가 채무자의 권리 

를 대위하거나2677) 이를 양수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당초의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청구 

변경서면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2678) 

(5) 채권양도와 상계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 

의 범위에 관하여, 재무자의 재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 

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외에는,2679) 양도 통지나 승낙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론이 없다.2680) 다만, 상계가 아닌 당연 

267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재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 그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인데 위 양수금청구는 원고가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자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아어서 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분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접, ® 시효중단의 효력온 특정승계 
인에게도 미치는 접 ® 계속 중인 소송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이 
소송참가하거나 소송인수한 경우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접 ® 원고는 위 계약금반환재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위 계약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677)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원고는 소 제기 시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바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그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시효중 
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 예. 

267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재권을 양도받아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안에서,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중 "소송 계속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 
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최고의 효력이 생기고 그 통지시점으로부터 6월 
이내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라면 위 채권양도통지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판시 부분은, 이행청구의 뜻이 별도로 덧붙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로 봄은 별론으로 하고. "재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설을 재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아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 288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일반론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반대의견조차 "비록 그것이 이행청구나 최고와 같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정도의 사유 
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위 태양아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267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온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재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안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안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듈산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안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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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경우에는 양도 통지나 승낙 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그 공제를 주장할 수 있 
댜2681) 

양도 통지나 승낙 당시 이미 취득하였으나 변계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자동채권익 

면세기가 수동채권익 변세기 후계 도래하는 경우에 재무자사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종전에 무제한설(양도통지나승낙당시 이미 상계할수 있는원인이 있었던 

경우, 즉 자동재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고 후에 상계석상에 이르게 되더라도 재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 

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로 보이는 판례가 있었고,2682) 근자에도 동일 판시가 반복되었으 

나,2683)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지급금지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무제한설을 배척하고 제 

한설(양도 통지나 승낙 당시 양 재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냐 그 당시 자동재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재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써 대항할 수 있다는 견에)을 취합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684) 

268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268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2009. 12. 1. 피고로부터 건불을 36개월간 임차한 소외 회사 
가 2010. 12. 30. 원고에게 1 억 원의 입대자보숭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 1. 1. 6. 피고에게 채권양도 
룰챌를 하였는데, 피고가 2011. 6. 1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대자계약이 차임연체로 인한 피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 1. 10. 28.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시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두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뇌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고 후 피고는 위 소송에 관한 소송마용엑의 와정 
울 신청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154,162원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원심아, 

재권양도통지 당시에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액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당시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송비용액채권과의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위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자관계에서 반장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탕아므로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급에서 탕연히 

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 
를 하였어도 피고는 소외 회사가 건물을 피고에거 반환하기 전까지는 위 소송바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할수있댜’고한예. 

268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파결;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간 사유로써 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딩시 이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난 성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2007다30171 도 동일하다. 

2683) 대법원 2019. 6. 27 서고 2017나222962 판결(양도 승낙 망시 사농재권익 변제기가 이미 먼저 도래에 입는 

사안이다). 

2684)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채권압류명령 도는 채권가압류명령 
올 받온 제3채무차가 압류채무자어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다항하가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 
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보충의견은.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앞서 본 상계의 간편한 
변제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부수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무한정으로 수긍할 것은 아니며. 상계를 하려 
는 채권자의 앞서 본 상계기대의 정당한 이익과 압류채권자를 포함하는 다른 재권자들이나 채권양수인 등의 
채권 만족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함으로써 이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제3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늦추고 있다가 후에 그 이행기가 토대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상계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고 압류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좌절시 킬 수 
있다는 것은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지나치계 강조하는 것으로서 분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바. 위와 



69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양도인의 

채권양도를 승낙올 한 때에는 위 반대채권과의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 

나, 당연 공제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더 

라도 공제 주장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685) 

재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 

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 

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도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 

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2686) 이는 채권이 전부(轉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댜2687) 

라) 이중양도의 항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 ’2688)2689)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 

같은 판시에 비추어 보면, 향후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무제한설을 배척하고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 구비 당시에 대 
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 
이 양도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는 제한설의 입장을 취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볼수 있다. 

2685) 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동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 
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 시 위 원상복구비용의 보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임대차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바로소 발생하는 

챈문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가한 원상복구바 
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민법 제451조 제 1 
항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중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O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본쥴귤온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동으로 인한 손해 
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윌챤잎은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 
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츠금에서 고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온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표시 해석과 채권양도에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및 임대차보중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 ... 위법이 없다.” 

2686)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소외 회사의 피고 교회에 대한 교회건물 신축공사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을 양수한 원고들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위 피고가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130,031,000원의 손해배상재권 중 위 건축공사 잔대금 채권 총액에 대한 
원고들의 양수금 비율에 상당한 57,187,127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원십이 위 상계항변을 그대로 전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위 상계금액에 해당한 부분을 기각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이유는 다르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예. 

268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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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외의 재3자(양도된 재권이 존속하는 동안에2690)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2691)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대형-하지 못·한디균]법 제450조 제2항)． 이는· 자기앞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양도,2692) 계약상 지위 양도 등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채권의 양도 부분2693)에 관하여도 

2688) ‘확정일자 였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채권의 양도안·양수인·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논 승낙인읊 
소급합으로써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 제 3조 제4항(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부소에서 사무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가’를 확정일자로 한나) 등 법령에 이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 사已 말하는 것으로서(2CJCJ C) 나49469), 궁시에 대하여 그 작성현 일사에 관한 완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섯으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싯아 불가능한확정된 일자를 가리기는바, 지명새권의 양도동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집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돗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며(2010다8310), L~,c개 증서 

‘사본에 확정일자물 갖추었나 하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2005다45537). 

2689) @ 긍정례; O 임대차보증급 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에 채무자의 승낙 
서이기도 한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어] 해당한다(2010다8310). e 채권자 
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층인가 합동법률사모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확정일 
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재권양도를 통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2014다2723). ®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재권의 양도 승낙 후에 채권양수인아 그 층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아에 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 
인을 찍은 경우 가압류산청서에 찍힌 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한다(2004 
나 1748 1) 0 아국토지공사가 작성회 권리이무승계계야서에 기입한 일자는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수어 착성일사로 볼 수 있다(98다52905). @ 학성일사에 의하지 아니한 새권망노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견서, 즉 확정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층서에 해당한다(97다30622). 

© 부정례; O 배달즘명은 내용증명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불의 내용을 확안하거나 거기에 확성일사를 기재 
하는 것아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층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2001다80815). ®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 
선의 부기능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드 :杯脂于 양도에 관하여 확성일사 임:－ 통-시나 승낙이 있었다 
--1! 볼 수 없어 기로써 제3자인 전세급만휘재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일 수 없나(2003다35659). 

2690) 0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재권의 재부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곡」E에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청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도는 가압류결정은 쥰잰한 
지 아니하는 차권에 대한 것으로서 문혼아고, 그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딘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 입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그 임대차보층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재권가압류명령 등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동을 원인으로 한 변제 상계, 정산합의 동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이마 소멸하였다면, 이러한 
채권 양도나 채권가압류명령 등은 모두 촌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2691)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분제권을 양수한 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합되지 않는다. 선순위근저당권부재권 양수인이 후순위근저당권자보나 우선아 
여 변제를 받는 데에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2004다29279). 

2692) 대법원 202}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자기앞수표의 교부로 이득상화천구권을 양도하고 양도동지 
긴눕을 무여 T기였나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기앞수표 교부 사실 자체만으로\--＿ 망연아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시 성난 세부간 °1외의 제3자에 대힌二罰H杓1이 갓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亡기 안 대망요신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댜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이독상환청구권 역시 일반 지병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양도 

에 관하여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아 확정일자 있는~중서에_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인 자기 
앞수표 발행 은행 둡은 아독상환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재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새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안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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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중양도의 경우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은 일자있는 채무자에게 도 

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흉 채권양수인 또는 채권절권자 

와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또는 실권설정통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익 재무자 내 지 제3재무자에 대한 도달 

에 의하여2694)（재권 압류전부명령 압류·주심명령에 대하여 동일성을 실질저으로 변경하는 

이 확정된 경정결정아 재3제무자에계 기준으로우열을 

2693) 대법 언 2017` 1 25 결 선고 2014다52933 판결 , a임대차보중금 반환재권을 
아를 채무사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아불 

재무자 이외의 겐3산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민법 제450조 찹조)홍 어러한 법리 
그권리의무 

채권 

의아연계결되거나, 
지는 동의 설치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거촌의 임대자계약에 따론 임대차보중급 반환재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 등 그 입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판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룹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그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재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R 

2694) 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몽시 또는 승낙에 붙여전 확정일사익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아 아니라. 채권양노에 

의 인식 죽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재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도는 확정일자 있는 
할 것아고. 이러한 법리논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의 재3채무자(재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0 대법원 2022. 3. 3 1. 선고 2018다21326 판결: 
신청으로 앞류·천부명령이 내리전 경우에도 그 
의해 민법 제349조 계 1항에서 정한 
쁜이고 세3재무자는 
선고 2009다4362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 근절권자가 임대차보층금반 
환재권에 관한 근절권을 설정할 당시 계3채무자안 임대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았으므로. 그보다 
나중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있더라도 원고(근질권 양수안片드 여전히 임대인에 
게 임대차보중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부당이목반환의 ‘손해’ 요건 흥결)는 아유를 들여. 피고가 근질권을 
김해하여 부당이독울슨 얻었다는 원고의 주상을 배척한 예. ,,,.. 2009다43621 관결뫼 王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 
채권에 대하여 근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재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재무자가 그 절차의 선부명 
령 .. 에 따라 전부금··올 제3자에게 자급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급전재권은 소멸하고”라는 판시 부분은 

잘못입을 합의하고 있다 

2695) 대법원 2017. L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재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재무자를 심문하지 않온 재 이루 
어지고 재3채무자에세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인＿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빛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령은〈그 노 

있으므로,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계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들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가 때문에 당초의 검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i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 수 없는 경우가 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율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재권압류 멋 추심명령이 송달되었 
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재권압류 및 추십명령아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계 되면 순집히 

타당하지 않냐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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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담보등기부의 등 

커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2696)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확정일사 있는 중서에 의한 통지의 도 

달이나 승낙’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견해가 있다.2697)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는 상태이지만, 채권양수인(원고)의 양수금청구에 대하 

여 재무자(피고)가 제3자에 대한 이중양도로 항변하는 경우[양도인이 지명재권을제 1양수인에 

거 양도한 다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망요건을 갖추면 이로써 채권이 제 1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안이 동일 채권을 세2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아 양도로서 무효이고 제2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2698) 같은 맥락에 

시 . 재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안 재권을 양도하고 확정 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새 긴양도의 대항요선을 

갖춘 후에, 재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깁에 대하여 한 (가)압류 및 추심·전무 명령은 피압류채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아 당초의 재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깁다" 죄 ® 소외 甲이 소외 乙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乙의 피고에 
대한공사대급 새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3. 5. 6. 피고에게 도달된 후, 12 
소외 乙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동시가 2013. 8. 28. 띠고에게 도달되었}:데 
®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피고 이름)른 경정하논 결정이 2013.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즈음 확정된 사안에서. 원고의 양수급 청구에 대하여, 제3재무자의 입장에서 봅 때 객관적으로 위 경정결정 
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한 수 없으므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채권양도에 

우선하느 것으로―뾰묘한 예 
2696) 동산·채권 능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판갈 "동산재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훈에서야 동일한 재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인늪 증서에의한 채권앙도의 통지가 제3새누 
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동지는 제3채무찌-에게 도달한전 
앞온 상태에서는 제3채두자에 대한 판계에서 채권양수인만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챈 
권양수아에게 유표하게 채무록 변제할 수 였고 이로써 재권담보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된다. 다만 채권양수인은 
처뀝교무권사에 대한 관계어시七 후순위로서, 채권담보권자의 우선변제적 지위를 침해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되므로. 재권담보권자는 차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였다. 그러나 
그 후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 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답한 경우에는, 그 몽시가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에게 우선하는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 
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제3재무자로서는 재권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재권양수 
인에게 변제하였다면 특별함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697) 김정만, “시명채권양도의 요건사실 및 입증책암’, 정연논총 제6집, 사법연수원, 2009. 1., 25면 이하 참조. 

2698)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cJ46119 판결 “시명재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맹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그 재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재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그 채권을 립득하지 못한다. 양노안이 지명채 
권을 제 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디음 제 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즘서에 의함 대항요건읊 적법하 
게 갖추였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 1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그 재권에 대한 처분권반음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양도인이 통일한 재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노 제2양수인은 그 재권을 취득할 수 
없댜 °] 경우 양도인이 다른 새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 1차 양도계약쓸 한 것이더라도 대외적으로 재권이 
제 1 양수인에계 이전되어 제 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의하여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 1 양수인이 겐1 
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 1양수인이 그 사실읊 재무자에게〕운시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앙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계2차 양도계야이 재권양도로서 유요 
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안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그 채권올 귀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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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존재로 모두 무효이다2699)], 피고로서는 ® ‘양도인이 제3자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살, ® ‘그 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중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도달 사실’ 
올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제3자에 대한 그것보다 먼저 도는 동시 

에2700) 피고에게 도달한 사살을 재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고,270 1) 

판례도 같온 취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양수로써 다른 

2699) e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재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안 재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재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앞독됩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아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를 그에 기한 추십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고 다른 채권자는 압류 
동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도한 압류된 금전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 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초 권0 존재하지 ° 으면 전부 도 

문혼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아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재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 재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재권아 이미 재3자에 내한 대항요건을 갖주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 J.. 해행위취소소송에서 ° 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 
였다고 하더라도 아마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동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재무자가 그 채권을 천분한 경우에는 고보다 덮젼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 
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동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노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요F다 .• • 20l0다57213.57220; 원십온. 채권자인 피고가 재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원고 l 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 
게 도달한 사실 채권이 양도된 후 그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링 
과 원고 2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1 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차례로 송달되자 제3채무자는 
그 채무액을 공탁한 사실. 그 후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인 원고 1의 동의를 얻어 재3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계약 
을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통지롤 보낸 사실 둥을 인정한 다음, 압류 및 추십명령의 경우 대상재권의 양도로 
인하여 현실지인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의 철회로 재무자에게 복귀한 채권에 대하여 원고둘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위 
공탁금은 원고둘과 피고의 압류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대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 
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고 피압류체귄이 이마 채무자로부터 원고1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 

다면, 그 체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동의 사정이 없는한원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명령온모두뭇혼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도한 모혹라고 하겠으므로. 그 후 재권양도안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 
류재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 
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단.｀고 한 예. 

2700) @ 양도통지, （가)압류명령 등이 재3채무자에 동시 송달된 경우의 볍를관계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동이 제3채무 
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토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모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십금외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재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계하면 다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재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재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재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1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 
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룰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2701) 同旨 김정만. 앞의 글,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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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2702} 채무자(피고) 

로서는 다른 양수인(원고)에 대한 재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중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위 ® 사실까 

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하면 양수인(원고)의 양수금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양수인(원고)은 제3자가 자신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자신이 ‘확 

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자신 

의 채권양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2703) 위 재항변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 

다고 봄이 옳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 채무자(피고)로서는 ‘양도안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轉付)된 사 

실'{막D 전부명령의 발령 +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 선부명령의 확정e: 재무자에 대한 송달)}을· 

항변사실로 삼을 수 있고, 그에 대해 양수인(원고)온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전부명령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올 재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마)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에 관한 항변 

양수인(원고)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피고)는 양수금청구의 ® 요건인 '양 
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 양수도’에 대한 장애, 소멸 등의 사유로써 원고에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 항변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함온 당연하다. 

(1)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 항변 

소송행위(강재집행 포함)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2702) 0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 다83110 판결; ·확정일자 있는 중서예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재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함할 수 없다 .• 
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 
정일자 있는 중서예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이하 '계 1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석양人인 이중 제2 주식양수인’이 한다)이 그 후 회사에 대급 여 0 도 통지나 승낙° 요건을 갖추었 古 며 
노. 그 트A 또는 승낙 역A 확;,.10 大 였는 츠서에 의하지 아 한 거0 라면 재2 츠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 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 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합 권리가 없다고 합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제2 주식양수인의 청구릉 받아들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아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모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 1 주식양수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m 

270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지명채권의 양수안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개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재2항 소정의 '확정 
일자 있는 중서에 의한 통지나 숨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를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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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석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704) 소송신탁행위7705)라는 점에 내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 

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706, 

(2)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항변 

채권양수인기 재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유 정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工 채권양 

도 금지 특약270/)2708)의 촌재 + 2 양수인의 악이 또는 중과실\ 09)울 주장·증명 710)2711)함 

2704) 산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세 하는 것을 주된 목석으로 

하는 산탁,o 무효로 한다 

27() 국 I 내법원 2022. 1 巨 선고 2017다2 '1 71198 판결; "수솔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년이 야법기관을 동아여 권리의 실현을 노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정도 이에 포함된다 " ,'’ 피고 1 및 소외 2(영노인)와 소외 1(안수인) 사이에 이루어칸 각 대여금 

재권의 양도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 1 및 소외 2가 실정저인 권리의 이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채권을 소외 1 명의의 군서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편입되게 함으로씨 다른 일반채권자들見난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아루어진 것으로서. 근저당권자인 소외 1로 하여금 강:Il 집행 

익 산청이란늪—소수,：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냐고 한 예. 
27() （지 내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9156 판결(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아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아＼기어전 후 계소에 이르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안 간의 신분관 

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학계 하는 것을 고 주된 볼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는 신탁법 제6조에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아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논 섯이 주목적인지의 어부는· 추심위임배서에 이 
;：게 된 경위와 방석 추심위임배서가 이루어진 후 새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배서인과 피배서안 간의 
사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 판결; 원심이, 
수표의 배서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 대하여, ‘수표의 수취안이 발행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안적 항변에 익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제3자를 동한 소제기로 승소판 

결유 받아 수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3자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수표의 배서양도를 한 경우, 이러한 배서는 
재3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음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707)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I 채권온 양도할 수 있나 그러나 재권익 성실이 양도를 허융아시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댜 2 재권은 당사자가 단내의 의사를 표시한 성우에는 양도하지 봇아나. 그러나 고 

이사표시로써 섭의이 제3자에게 대항5尸L봉한다 

2708) 0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 104366, 104373 판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 
왼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노 또는 담보제공 하시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노블 금지한 것으로 봉 섯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탄환재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엎.“ 
0 대법원 2UIJ7 4. 26. 선고 2()l)(J다54781 판결: '＇피보험자 등의 제3사에 내산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 
어 있다거나 상법 저,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참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이 검 부당히 침해하는 성우에 해당한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균을 꾸고 있다는 사정만으모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동에 기하여 자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옆툰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70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8281 판결; '‘민법 제仁Q조 제2항 ... 뭍덮살 세\자의 과실의 유무홍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나지만, 제 3자의 춥낸긴 과설온 악의와 같이 깁갈되어야 할 것이므’1」 양도금지 특약의 〈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 서 그 알지 못함에 숭대한 과실이 있-t-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아 양도어] 
의한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710) 대법원 20l(). 5. 13 倉 선고 2010다8310 판결: “채무자는 ...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이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였는 양수인에계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니든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노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노 선구하고 그러한 구이소자 기울이지 이니다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舌과실은 채권양도금시디 특약으로 양수인에세 대함하려는지기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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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2712)하는 항변을 할 수 있고(채권 

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순차 양수인들 모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713) 채권앙수느 

인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사후 승낙’으로 추인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 재항변할 

수 있다.2714) 

양도금지 특약부 채권이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양도금 

2711) © 양수인의 악의 ·증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예 
0 분절헨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동에 그 채권중서(계약서 
등)의 소지 ·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중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아 채권양도 거래의 경현이 없는 개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중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 
의 행사시기 동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 ·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 
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중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 
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중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겁토만 
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文 권중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99다67482). 
O 료절헨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중서 인증까지 받았 
고, 채권양수 당시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여 후에서야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양도금지특약이 그 규정 형식으로 보아 특별히 어려운 해석을 거침이 없이 한 번만 읽어보아도 쉽게 이를 
인식할 수 었을 정도로 단순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얼마든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사서중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할 
여유도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채권액수가 20억 원아나 되는 거액인 점,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중금반환채권 
에 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다는 점 동의 사정까지 합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가 
6면에 걸쳐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 
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예(2010다8310). 

2712)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재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음’(물권적 효력설達「 다시 확인하였고, 반대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은 당사 
자만을 구속할 뿐이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채권적 효력설)고 하였다. 

2713)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민법 제449조 계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계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독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 
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 공사대금채 
권을 최초로 양수한 소왼2가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를 다시 양수한 속왼」이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올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을 
잃는다고할수 없다고판단하여, 피고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항변을뺀촨하였다. … 원심의 위와같은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젖답하고" 

271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 
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안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재권양수를 받은 후 재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집합채권의 
앞독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간높하다고 
할것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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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특약에 관산 악의 ·중과실 유무는 신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아 없다).2715, 

(3) 유효하지 않은 항변 

채권양5 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지고 그 채무가 변제되였다고 아더라 

도 양도채권의 재무자로사는 이를 이유로 재민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 
댜2716) 

바) 양도안의 채권양도계약 해세 등 소멸의 주장 

민법 제452조2717)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채권양도가 불성립 

도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재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회개제뇌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718) 

따라서 지명재권의 양도 통지 후 그 양도계약이 개제·합의해제된 경우에 이로써 채권 

온 양도인에게 복귀아게 되나, ‘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채무자'계 대하여 

양도재권으로 ‘대항'하려면, 해제 등의 사실을 ‘양수인’이 재무자에게 통지2719)하거나, 양 

2715) 대법원 2003. 12. I 1. 선고 2001다3771 판결; “당사자 사어에 양도금지의 특야이 였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 
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어 있는 사설에 관하여 집행재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사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핼율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아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선부병령 
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검자로부터 다시 그 재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냐 증내산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부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재권양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나上 보아야 합냐.” 

2716) 대법원 1999. 11. 2G 선＼L 99다23093 판결: 社채권:店도가 다론 재무의 담보조로 아루어졌으며 도학 그 재 7 가 

변제되었다고 아다나도 이는 재권 양도인과 양수안 같완_문젠얼 뷰아고, 양도채권의 챈뭇잔는 채민_?｝토·0갑수一 
외 간의 재무一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재무를 양수인에게 변사산연얀 하는 것이므로, 상정 권고의 이00 
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그 후 번재로 소멸되었다고 하다야노, 피고도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등 
거정한 수 없다, , .. 원 삽이 , ..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놀인 것은 재권양도에 관한 법리릉 오해하여 ·', 위법을 

저지른 것” m 판례는 양도담보들 신탁적 양도라고 보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담보의 경우 피담보재무가 변제되 

었다 하더라도 재권은 여전히 양수인에게 남아 있고, 다만 양도안은 양수인에세 재권올 다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재권양도 통지의 청회에 동외하거나 다시 채무자에게 양도통치할 것을 청구할 수 였을 뿐이기 
때문이댜 

2717) 민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 양도인이 재무자에게 재권양도를 통지함 때에는 안진 양도하지 아니하였 
거냐 그 양도간 무효인 경우네도 선의인 재우자는 양수인에게 탠향함 수 였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전향의 동적는 양수연의 동의가 없으면 철환하지 못한니 

271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2719)0 대법원 2012, 11 2Q 신 U2011다17953 판결 '＇지명재권의 양도통지불한후그양도계약어 아세 ,E논 

합의해제된 감누계 지1권양도입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A’ 원래의 새무자에 대하며 양토채권으로 대항작려면 
채권양도안이 재권양수안으1 동의를 받거냐 재권양순잎이 새무사에세 위와 같은 해제 등 시 싶을 등급하여야 
산다," 0 대법원 20l1, 3, 24. 선고 2010L}100711 판결: ·종전의 재권자가 재권의 추심 기타 행사틀 위임하 
여 채권옵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껍만아 되는 그 위임아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재권은 
앙토 안에게 복귄하게 되고, 냐아가 앞군잎은 그 양도의부계약과해지로 입하여：耳노안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 
최흑의부(이는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워상회복의부 일반과 마찬가지보 부당이득반환의부의 성질을 가진다) 
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댜“ 鬱 93다17379; "소외인이 양토약정에서 정한 공사 
대간익 지급불 지체하여 이를 해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양도약정을 해제한다 

는 쉬지의 통지컬· 한 사성아 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소입인이 피고 박00에게 그와 같은 양도약정의 배제사 
실을 통지한 사설이 잎정되지 않는 어상 위 피고에세 내망갈 수 없디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규이 
가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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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동의하에 양도인이 통지2720)하여야 하므로,2721)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를 주장하는 양도인은 해제의 요건사실과 함께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해재 통지’ 사실 

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판례2722)는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 통지가 있었다 

면 그 해제 사실은 추정된다’는 입장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재무자에 대한 해제 통 

지’ 사실만 주장국증명하면 되고, 상대방인 채무자가 재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국두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예컨대, 해제 등 사실의 통지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그 통지 전에 

취득한 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723) 판 

례2724)는 ‘해지 통지를 믿온 채무자의 선의 또한 추정되고,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은 그 

선의를 다투는 자가 층명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O 원채권자인 양도인(원고)이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원재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양도인)의 피고(재무자)에 대한 이행정구 一 피고(재무자)； 채권양도 항변 一 원고 

2720) 92다4178(양도인이 원고로서 재무자인 피고에게 이행 청구한 사안): "원고는 1990. 10. 29. 피.i!. 백00에게 
1989. 5. 26자익 위 재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양수인안 강00아 원고의 
위 재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종거가 없어 위 재권양도통지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칙"하였댜 •••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됴“ 

2721) 임도인은 양수인울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동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 1. 3. 24. 
선고 2010다 100711 판결). 

2722)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걸; “제 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걸건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그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젠꾼! 
무자에게 해지 사실을: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집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동지하였 
꼬,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던반독 선의인 재3재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단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지 통지가 있었다면 그 해지 사실은.준정 
되고. 그렇다면 헨신〕률지를 믿온 제3재무자의 선의 도항 추죠!된다고 볼 것이어서 제3재무자가 악의라는 점은 
그 선의를 다투는 질권자간 증명합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갑은 해지 사실의 통지는 질권자가 질권설정계약 
이 해제되었다는 사신을 제3채누자계게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그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당됨으로 
써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에 특별한 방식아 필요하지는 않다.국 퍼 제3재무자인 甲 은행(피고)이 乙 회시산止고)와 

丙 회사 간 예금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는데, 절권찬안 乙 회사가 甲 은행 지점에 무산짚송의 방법으 
론절권해제통지서를 전숲하였고 甲 은행 직원이 걸권핵겐통지서를 받은 견훈 질권산정자인 丙 회사에 옌료챈 
권을 변제한 사안에서, 질권해제통지서에 동지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형석아나 기재 
내용, 수신처 등에 비추어 통지의 삼대방은 甲 은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乙 회사가 질권해제동지서를 모사전 
송의 방법으로 甲 은행에 전송함으로써 질권설정계약 해지의 통지는 甲 은행에 도달하여 효력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브로, 아직 乙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항 경우에도 선의인 甲 훗. 伊으로서는 면 

회사에 대한 변제를乙i회사에도 유효학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72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원고가 피고에 대한 공탁금반환재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후 원고와 소외 회사가 위 재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그 통지가 있기 전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계적성에: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고令 나아가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코 
한 예). 

272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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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채권양도계약 해제(향수인의 피고에 대한 해제 동지 및 도만 사실)의 재항변 一 피고(채 

무자)； 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않안다’는 재재항변 I"H~q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통지 도달 전 얀수인에 대한 면세 등 대항 가능한 사유’(민법 제 '±52조 〈1)에 기한 

재재항변 一 원고(양도안); ‘해제 사신에 대한 피고 악의’의 재재재항변의 순으로 공격방어 

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 양수인(원고)이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양수급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양 

수인)의 피고(재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一 피고(채무자)； 재건양도 해제(‘원고의 피고에 내한 해제 

사실의 통지 및 도답 사실 등272키의 항변 一 원고(양수인); ‘재권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 

는 재항변 一 피고(재무자); ‘해제 통지 후 양도인에 대한 변제 등 대항 가능한 사유'（민법 

제452조 'l )에 Jl한 재재항변 一 원고(양수인): 채권양도세약 미해저]에 대한 피고 악의’의 

재재재항변의 순으로 공격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 가압류된 금전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이행청구 

사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세한이 없으나. 사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합된 상대의 재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 

야 하고,2726) o]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 

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재권이 사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2727) 가압류 집쳉 

취소’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은 ‘가압류 부담기 없는 채권’을 

취득하고, 그 후 항고심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2728) 

2725) 한민 양수안’의 재무사 네 내한 이행 청구 사안에서도, 7__8다468 판결온 '비목 새 깁얌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감도계약아 해제되었고 양도인이 재무자어계 양도철회통시답 하였다 항지라노 이 섯을 채권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채권양도계약 해제 시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통지가 철회되지 않는 한 
재무자’는 향수안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타당한 것이 아니다. 78다468 판결에 나타나 있는 
고 원심이 파시한 대로, "재권양도의 동지가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에 대합 대항요거인 것과 같이 채권양도 
통지 철회노 어디까지나 채권양도 계약이 부효 또는 해제된 경우에 있어 채무자에 다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재권양도계약이 있고 그 대항요긴이 구비된 후에 채권양노계약아 해저]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은 당연히 양도인에세 복퀴하고 워상으로 이복되는 것으로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재무자에 

그 해제의 사산을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이를 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치고 위 민법 계452조 제2항은 
재권양도안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일단 채권양도 동지가 된 후에는 그 재권양도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사후 
에 해제가 되더라노 양도인이 양수안과 합의하여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의 첨회를 하기까지는 채무사로 하여금 
채권양수인을 진정한 채권자로 인정하여 그어거 재무의 지급을 '-Ql-요다는 취지를 규정한 선은 아니라고 할 것”이 
므로. “위 새권양도의 철회에 있어 비록 앙l'-연이 양수인인 원고()| 능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 
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닌 이상 원고는 위 앙수재권에 대하여 아무넌 권원이 없거] 된 것인즉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이었던 원고에 대한 채무익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 

2726)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2727) 대법입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동일 재권에 대한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사 사이의 우열은 
확정 일 寸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재무자 내 시 제3채무자에 대한 lI-tf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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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신하는 것만을 급지하는 것일 분 재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 

는 소송읍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2729)이므로, 가압류된 금전재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가압 

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척되지는 않는다.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17 0)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재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 

2728) 대법원 2022. l. 27. 선.i2. 2017다256378 판결: “채권가압듀취소경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휘이 제3재부자에 

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계3재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시 그 재권을 양수하여 확성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재권양숫안은 위와 같이 가압류 
집행취소동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상 처분금지효의 계한을 받지 않고 아모런 무덮인" 
없는 채권 취득의 표력을 가압류채권자에세 디명할 수 인계 된댜 위와 같이 까압류취소결정의 섭뎅이 단료된 
이상 고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길 킨을 쉬소하여 가압류컹 져올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1·소된 가압 
류신앵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구휴양소인아 아누신 부담아 없는 재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재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원고가 소외 1 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상태 
에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위 보층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는데, 그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십행취소통지가 송달된 사안에서, 소외 2는 가압류의 부답이 없는 보증규반환재권읊 취득하게 되었 
고. 이는 원고가 항고신에서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노 말리 볼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 
인가결정 후 원고사 받은 채권압류 및 주신명령은 존저하지 않는 재권에 내한 것으로서 효력아 없나 하여, 

원고의 추심금청구를 ‘기각'한 예 - 주삽 급청구의 임고적격 옵결로 ‘각하 함이 옳았다). 
272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 .3재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증에 가압류가 행하여전 경우에 아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며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어나 아\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재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 
계에서 이를 저지아면 '길 것이기 때문이다 \). 
C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민결;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세 지갑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가압류가 있더라토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재무자는 그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 1항에 의한 공뗀을 균도 
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인행지체의 책임도 면하계 된다 " 럽 만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히어;二- 강제집행에 관한 규섭을좁욜한다. 제248조(제3 
재무자의 채무액의 공닥) ® 제3채무자는 앞류에 관련된 금전차권의 전액옵 공탁강 수 있다. 
::::: 대법원 2008. s. 15. 선고 2006다7469', 판결: "민사집행법 계248조 제 1 앙은 … 채권자의 공탁청구：주심 
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절앱올 골탑할 수 있노복 균절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산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도 보아야 하나, 압류급액을 초과하는占낸묘는 압류의 효력이 
머서지 않으므로 집행궁타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1야 한댜" 

2730) @ 채권 압류의 처분급지 효력 
O 민사집행법 제227조(급전채권의 압류) 사 1 금전재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 3채무자에게 새부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챈포잔에계 재권의 처분과 영수를 궁전하여야 한다.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세 
송달하여야 한댜 ® 압류명령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향고를 할 수 있다.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해부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먄을 하여아 아다. 
(> 재권가압류 주문례; I 세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안유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세 우 1 채권에 관한 지갑읍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又] －工七 고 취소 
를 신청할 수 있댜 / 채권압류 주문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 
자는 채무자에게 위 재권에 콴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논 
아니 된댜 
0 상대적 효력;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근 설대적인 것이 아니고, 내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재로 

써 서부 또는 변자 전어 집행절차에 삼가한 압류채권자니 배답요구채권자에게시대합이견」감한다는 의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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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동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집행’ 

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에 대한 재권양도는 무효가 되므로,2731)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후 그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 

지고 채권양수인이 양수금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삼게 되면 위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재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재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 

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후 그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채권양수인이 양수금 이행청구 

를 하였는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계 되면 위 양수 

금 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 홈결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부적법 각하된다.2732) 

아) 채권양수인의 소송법상 ‘승계인’으로서의 지위 

채권 양수안은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733) 제81조(승계인의 소 

송참가)와 제82조(승계안의 소송인수),2734)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2735)에서 정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전是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뷘계한 경우에 
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2001다10748; 채권자인 원고의 압류 
추심명령 전에 제3채무자안 피고가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한 경우, 원고에게 그 전액으로써 변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예). 

273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에 대한 소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임차인의 
채권자들이 위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게 되었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그 후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니아가 원고가 채권가압류의 중복 동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결과 그 공탁금이 가압류채 
권자들에게 배당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 
고, 따라서 원고는 이룰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예. 

273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2733) 민사소송법 계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도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프편의 

민찰단. 
2734) 민사소송법 계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재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숲겐하였다고 준잘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속숲인 
곱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82조(승계인의 소송 
인수) ®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 제 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로욜한다 . .,,. 여기에서의 '승계’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상속, 합병과 같온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당연 
승계’가 일어나는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아 속행하게 된다. 

2735) 민사집행법 재31조(승계집행문) ® 짚앤뭍온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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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승계’란, 소송물2736)인 실체법상 권리의무 자체의 승 

계2737)뿐만 아니라 계쟁물(분쟁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의 승계2738)를 포함한 

다(적격승계설). 

승계가 변론종결 전의 것인지 변론종결 후의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권리변 

동의 효력이 생기는 때 죽,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구비 시점'이다.2739) 

권리승계형 승계참가’2740)의 경우에,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2736)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의 배당받을 권리를 얄순한 것은 소송목적 
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양수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 
다285288 판결). 

2737) 채권양도, 전부명령,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동. - 토지의 불법점유로 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트전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의겼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양도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을 받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자신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짚듄잔는, 종전 소유 
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올 얌수한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 

2738) 대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의 대상인 건물의 양도(9 1다650. 667),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의 양도(2000다42786), 공유를분할소송의 대상인 부동산 공유지분의 양도 
(2013다78556) 등. 

2739) @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시접과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채권을 양수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채권양수인이 소송 

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전 때’를 긴줍으로 판단한다(대법 

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 소송 제기 전에 재권양도계약이 있고 그 대항요건을 소송계속 
중에 갖춘 경우에는, 채권양수안의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하나, 채권양도계약 및 그 대항요건의 구비가 소 제기 
이전에 모두 이루어진 경우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 
되지 않는다(2002다48399). 
0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피고와 승계참가인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 
며. 원고 보조참가인이 2012. 1. 6.자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채권양도를 숲잎한 이후, 비로소 승계참가인 
이 띠고로부터 원고 보조참가안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승계참가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도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 배당이의 소송 제기 전에 채권양도가 있었고, 그 대항요건을 배당이의 소송계속 중에 갖추 
었다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양수안으로서는 배당이의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채권양도인의 
승계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 

이 젼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원고는 83다가1027 판결을 들어 승계참가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하나, 위 판결은 재권양도 및 그 대항요건이 소 제기 이전에 모두 갖추어진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740)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 
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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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2741)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올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 

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 

로 확정된댜2742) 

2741)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인 원고가 
소송탈퇴. 소 취하(일부 취하의 의미를 갖는 청구감축 포함) 등을 하지 않아 승계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덮量살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승계참가인이 승계 원안으로 주장하는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재권이 법률상 유효하게 승계되었는지 연분에 따라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 중 

어느 쪽의 청구는 인용되고 다른 쪽의 청구는 기각되어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아나 예비적 ·선 
택적 공동소송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소송 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고 이룰 합일적으로 확정할 뭘욘싶이 있다, 만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이 독립당 
사자참가에 관한 제79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할 것을 정하는데, 제79조는 제2항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안 제67조를 준욥하고 있으므로 제81조는 승계참가에 관하여도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용 
할 근전가 된다고 할 수 있댜" m ® 원고(수급인片곤 피고들(도급인汗t 상대로 공사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제 1 심 소송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하여 짚분굴의 지급을 구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나 승계참가한 부분의 소를 일부 취하하지 않았는바, ® 젠i싶은 인정된 정산금 채권 전부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모두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긴간하고 숲겐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 이에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은 자산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 윈싶 겐츈 중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으로 무효라고 다투 
자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고. ® 이에 원실온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이 문혼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분대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원고가 제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판결온 분리마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인 것온 잘못이라고 준잘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승계된 부분에 관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 
되므로. 제 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 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고. 원고가 원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다.’라고 하여.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한 예. ［보충의견] 구체적인 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적고 있다, 

2742) 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하 집행채권’이라 한다)이 옆독되 
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앞순잎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아 승계집행문올 부여받음에 따 
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앞독입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짚핼뢴온 
속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료쁘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 
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 
에서는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행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 ·제출 전에는 배당금채권온 여전히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혼라고 보아야 한다.” 
O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 
의 집행력이 소멸된)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분전법흐}다,” 

O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재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순있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짚젠 
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아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앞독잎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춧실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승계집행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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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 양도인의 재무자에 대한 소송의 계속 중에 재권 양수인이 승계참가산 경우, 채권 

양수일미 재부자에 대한 별도의 양수금 청구의 소는 ‘중복소송’에 해낭한다.27선) 

자) 채권양도와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후 재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쥬 °로 세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2744) 채무자가 ‘군전채무’의 ‘변제에 갈음 

하여 또는 변세를 위하여’ ‘다른 금전재권읍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해성의 판단 기준은 

변제’의 경우와 난리 하여 ‘대물변제’나 담보세공행위’의 경우와 같이 분다.2745) 사해성 

판단 기준 시접은, 정지조전부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재권양도계약 체결 시’이고,2746) 집 

합재권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는 양도담보 예약 시27~가이다, 

사해행위안 재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 재권이 이미 변제된 경우 
에는 가액배상으로서 재권자에게 직접 변제금권을 지급할 것을,?8) @ 재권이 추심되지 

부여법저 않은 양수인은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시 압류채권을 추십할 수 있1드 권능이 없다(다법원 2008. 8. 
11 셔 l[ 2(.l(l8다32310 판결), 

2743) 다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만경: 법원예 계속되어 있는 사긴에 대아여 단사자는 다시 소를 

계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덮산잔와 소송불인꿉c' 한」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계기 닌 경 
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걸 A]가지 취하그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여 소멸되지 않으면 훗소는 중복제소급선 
에 위반하여 계기된 소송으로서 분전겔하다.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七 가판려이 있으므로 승소 학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익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집소와 높일합«TT청구의 소를 계기하는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훈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모 따 샵 보험회사(재권양도인)가 피고(채무자)와 

체절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내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답 세기하였고. 
항소심어사 간」!(채권양수안)가 갑회사로무너 새귄 :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ii산가신선을 하여 원고의 청 
켈 ~I부 오븀i’庄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민"－가 위 판결이 선고되7] 선 피고：：：· 상내로 갑 회사로부터 
양수발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중복소송에 해당따广 선깅사건의 항소심 
따늑0、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아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비교] 차부자가 제3채무자틀 

\f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세속되어 있는 경우에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노 추신익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추삽익 소는 챈문자가 제기한 이행의 
손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2744)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274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기존 

급전채무의 변제에 갇움하여’ ‘다론 금전재권을 양도’하七 경우에 사해성의 판단 기준을 변겐의 겹운완므曆} 
각진로 본 2003다12[)5 판결. 2003다60822 판결은 산실소L텁짚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746) 대법인 2111=i c; 28, 선고 2013다8564 만겹 

2747) 대법원 2Cll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걸 
274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경 수익사가 제3재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채무작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맡은 채권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간텍?尸갑의 의무를 면하는 
깃 1° ,안니버대법원 2022. 1. 14. 선고 :‘(ll8다295103 판결)． 고의의 불법행위로 안한 소해배상채권의 재무자 
, : 그 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재 궈 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6 3' ) 그 걸과 그 채권아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되나(민법 제45l子 제2항 참조)． 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의 재무又t가 재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자 지인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재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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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정구할수는 없댜詞) 

2) 채무인수 

가) 면책적 채무인수 

(1) 인수금 청구의 요건사실 

재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채권자의 면책적 채무 인수인에 대한 인수금 요전사실은뺏 

채권 발생원안 사실 ® 채무자와 피고(：：：인수언) 사이의 면책적 채무 인수계약 및 
2751) 사실이댜 ® 요건은 재권자·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2752)으로 대체 

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것 자체는 만법 제496조에 만하저 않으므로 현요된다(대법원 2011. 6. IO. 선고 20ll 다8980, 8997 
2749)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설 : 낙수익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아지 그 채권을 

덴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론 언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계3재무자에 대하여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작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재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대위청구는 피대위재권의 부존재로 기각된다, 

2750)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5> 제3자사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재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송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부자나 재3자이다, 

275I) @ 채권자의 승낙 
0 재무자에 대한 재권을 상실서카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재권자의 승낙은 
걷어머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0 부동산의 매수안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중급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재무액을 메매대급에 
서 공세하기로 약정한 경우, 면책적 재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아에 대한 재권자 즉 임차인의 송낙여 있어야 
한다 재무자인 매도안이나 제3자인 매수인은 임자연에게 인대차보층급 반환재무에 대한 매도인의 

수 있으며, 입차인어 상당한 가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455조). 한편 입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목사 

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貞 그러나 임차인이 재무자안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 
는 행위이므로 만약 임대보증금 반환재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아라변 임자안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재무의 

된단(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O 재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목시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한대, 채권자가 직접 재무안수안에 대하여 안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저급청구로써 

것으로 보아야 한다(88다카29962)소 
0 주택의 임차인어 제3자예 대한 대항려울 갖추기 전어I 입자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당연히 양수안이 임대 
차모중금 반환채무을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주택임자안의 어떠한 행위를 양도인과 양수 
인 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석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객관적 회수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진중하계 판단하여야 한다(2008다 
39663)‘ 제3자가 대여금 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함 당좌수표를 채권자가 교부받았다거나 그 당좌수표릉 
채권자에게 발행한 이후 제3자가 매월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 동만으로는 제3자가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면책적 재무안수의 약정을 묵서적으로 
송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97다52493). 

2752)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印 제3자는 재권자와의 계약으로 재무를 안수하여 채무자의 
재무를 면하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의 성질이 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재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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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데2753) 채무자는 이익을 얻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동의나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재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 

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2754) 

채권자의 재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경우, 위 ® 요건사실은 재무자의 채무 소멸의 
면책 항변사실로 기능한댜2755) 

(2) 기판력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게 미치고,2756)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 2항). 

2753) 채권사·재구사인수인 사이의 3면 인수계약'으로 대체될 수도 있으나, 엄밀하계 보연 ‘3면 인수계약' 중 재권 
자·인수인 삭이의 계약' 부분만 요건사실이고, 재무자와의 계약' 부분은 채누자 의사에 반하는 채무인수’라는 

항변의 부인에 해당한다. 

275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2755)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41901 판결; "민사집행법 제 143조 제 1항에 따라 맨순일이 관계채권자의 

숲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그 
효과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재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재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챈적 채무안수로 보아야 한다.” 

2756) 0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나82 판결;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새무사의 채무를 소멸시 
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재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습세인으로서 전소 
학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 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안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니세계와 함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부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고, 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 1항 소싱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 
하여, 원고(채권자)와 양도인 사이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아 피고(양수인)에게도 미치므로,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따라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아지 피고를 상대로 단신 이 사건 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아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한 예 

O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저1사집행법 제31조 제 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대어 줄 수 
였다라고 규정하고 있七-바,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재누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부급 부담하 

는 것에 성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형을 소구하는 것은〉맑던으로 하고 판결에 표사틸 재부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섭쩡멱의 범위를 채무자 0]외의 자어回」 학장아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 
를 소멸시켜 답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단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핸답한다고 볼 수 있다.” 
O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330 판결;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안이 상법 제42 
조 저]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냐 아여도 그 재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안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프l 
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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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 변 

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후, 채무인수인이 채무인 

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또는 ® 채권자의 인수계 
약 승낙 시 채무인수인의 취소권 유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 

다.2757) 

인수인은 무효, 취소,2758) 변제, 동시이행항변 등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759)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재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의 소멸시효 중단사 

유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되고, 원래 5년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 

면 채무자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5년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2760)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3 

조 제2항)， 인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재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2761}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다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된다. 

나) 중첩적(＝ 병촌적) 채무인수 

(1) 인수금 청구의 요건사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인수금 청구의 요건사실온, ® ‘원고의 채권 발생원인’ 사실,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중첩적 채무 인수계약' 및 ‘재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2762) 사실이다. ® 요건은, 

2757) 대법원 1962. s. 17. 선고 62다161 판결 

2758) 인수인이 채무발생 원인안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에 의한 취소권. 
해제권 행사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다. 

2759) 민법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760)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룰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재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재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 

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재무자와 동일한 재무를 부담 
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 
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 
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온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J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죽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일 뿐이므로 ….” 

276 1) 그 근거로는. 안 민법 제453조 재 1항·재2항의 규정 형식. ®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은 통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 @ 만법 제469조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에서 ‘변제 효과를 다투는 상대방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타당한 점 동을 들 수 있다. 

2762) ©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0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계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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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2763) 채무자는 이익을 얻는 뎨 

지나지 아니하므로 재무자의 동의나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고, 채권자와 인수인 

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2764)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소杓I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 

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 측을 면책시키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고, 냐아가서 그러한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재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함에 였어서 그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2765)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올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재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도 있어 판례는 혼돈상태이다).2766)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아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신를 합 
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롱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 
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 
와 인수안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재두안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 
생요건아 아니라 채권자가 안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 다 
56033 판결)． 구 채무자와 재부인수자 사이의 제3자(채권AB를 위한 계약 체결 시에 재권자의 승낙이나 채무자 
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2007다54627), 

0 채두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재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년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순입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종첩적 재무안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안한채 재무인수에 대한＿숫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안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부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재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찰못 알고 면책적 채무안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후 중첩적 채부인수 겐약이 유효하계 존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0 제3자를 워한게안에서 제3자는 재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릅 표시한 때에 채부자에 
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민법 제539조), 욘완잔는 제3자튿 위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계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난완찬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롤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움하지 아니하면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한 
여 계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인일이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2763) 채권자재무자’인수안 사어의 3면 인수계약'으로 대체될 수도 있으나, 엄밀하계 보면 그 종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부분만 요건사실이다. 

276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2765)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가,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276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걸: 사업권, 토지 등 양수도계약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은행 
대출금 재부를 인수한 사안에서, 대금을 정함에 있어 은행 대출금 채무액 상당을 미리 공제받음으로써 양수인 
이 인수한 채무 부담에 상용하는 이득을 취하였고, 양수인이 관할 시장에 재출하는 '사업주체변경동의서’ 발급 
올 재권자 은행에 요청한 것은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 은행을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아므로 은행 대출금 채우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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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자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m은 이전 구분소유권자 

들의 재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연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2167) 

(2) 항 변 

면책적 채무인수와 마찬가시로. 중첩적 채무 인수인은 종대이 채무자가 그 재 

무관계에션 가졌던 모든항변사유로 새권사에게 대항할수 있댜 그러나 계약당사자로서 

의 지위에 기아여 갖는 해제권이나 취소권＿广 인수인이 이를 삿지 못하고:2768) 종래 채무자 

가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하여 종래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로써 내항할 수 있 

댜2769) 

이행인수로 부 운냐]을 파기한 얘 
구 아어서. 2009다73905 판결(부동산 매수??： 근저당·가압뮤 재무 등 1 부 등산에 경부된 부담을 안수하上 
그 채무액만큽 메매대금을 공제이 거 .--: 딱정 찬 사안)` 2009다105222 판결(입대이 파亡 내수인이 매도인과 제결 
한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가다트 각 세대에 대한 입대차보증금 반$｝재구와 은행에 대한 대출금 
재무를 C:수하는 내신 매매대금에 서 i 급애울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매도? 야세 지급한 뒤 임대아파트 

삭 세대외 소유권을 이전받아 마도안의 입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 
한 서 ,° 이행인수가 아난 병존작 채무인수라」[ 본 사례) 등은 동일한 일만론살 반복하여 판시하면서, 이행인수 
로 몬 권심을 파기하였다. 특히, 2009다105222 난결은, ”고上전등이 들고 났는 판례는 매노안이 채권자에 대함 
재무로부터 면책되七 지 여부가 쟁점아 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숨나이 없었으므로 이를 면책적 재무안수로 봉 
수 없다고 본 사안으로, 재권자가 안수인에게 직접 성구를 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하i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여 이행인수로 본 판례들을 명시적으로 배칙하였나.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526 판결(피고 및 00건설폰 아행각서를 통하여 소외 2 및 00개발로무 더 오피스텔 
사업권을 양수하면사 소외 2 및 00개발이 원고에 대아여 부담하는 재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사는 제3자 
록 위하 계약살 제켤하였다고 판단한 예)토 똥일한 일반론을 판시하영다 
수 만민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어 수,－참 채무(근저당권의 피안보채무, 가압류재무, 가등기담보부채 
부, 안脂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시 곱새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도인유 면자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안수군 부아야 한다’는 판시(2006다 

69479 등)는, 2008다39663 판실 』(I(〕9다5193 판결 후에는 발견되지 않다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70 판길 대법원 2021 ll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에서 다사 판시되고 있다. 

2767) 내법원 간)08. 12 11. 선고 20따다50420 판결. ，갈 대법위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격: 덕위탁자 
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안으로 수탁자 앞으로 순유권이전등기가 마쳐셨다가 선탁계약에 따븐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세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간 산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 

귄이 수탁자, 제3 주l드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안 수탁자와 제3취독자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야 각 종전 구분소유 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브븐E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봉아 
다당하다. 또한 됴끄왼 겔부로3표匡]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 
는 내용이 기잰되어 있더라노, 제｝취득자는 이와 상간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등의 소유기간 농맡 발생한 공용 
부모 제납관리비재무를 인순한다고 보아야 야다.' 

2768) rJ I 법'ti 2013, 2. 15. 선고 2012다96526 판결(피고가 소외 2 등으나부러 오피스텔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소외 2 류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계약상 개도인의 채무를 병존석:） 로 인수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분양계약삽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11으로 인수아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 이상 띠고가 분양계약의 매도민 

이 되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놉 門 「｝고 알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가 미 " 2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안다’고 분 긴 삽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학 예) 참조. 

2769)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l5다7566 판결: 겨旦지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릉관계 

(이른바 긴본관겐)를 이루는 계각이 해제된 경우 그 겐막광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사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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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적 재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재권자와의 계약으로 재무를 인수 

하는 것은 매우 트문 일이P로 재부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듀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재무자의 부닥옵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770) 

따라서 중집적 채무인수인이 자신의 재권자에 대한 자동재권으로 상계하면, 다른 연대 

재무자인 원재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고,27 기 1 중첩적 재무인 

수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새권을 자동새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아니하면, 다른 연대 

재무자인 원재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2772)2773) 

다)이행인수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 

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재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재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브로, 채권 

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두를 이행할 섯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부자는 인수인이 

고 재무를 이 0성아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다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섯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금전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세집행을 항 수도 있으며 이러한 재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고 성질상 재산권 

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새권자는 채권자내위권에 의하여 

재무자의 인수인에 내한 청구권-흡 대위행사 할 수 있다.2774) 이행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합 난앨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五:한 것아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제에 기한 입상회복 도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자1사를 상대로 그 갤안을 구할 수 없나 .•• , 국b;瓚 위판 
계약에서의 계3사가 계약해지 시 보호되는 민법 저.548조 제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0 나 

그렇다고 당연5i 계약해제로 인민 인상회복의무료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난앞찬七 미지급급부에 

대해서는 뭘뭘」세권2족에 따라 게앞해젠에 따른 항변으로 젠3사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이미 시급한 급부에 대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로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모로" 句 민법 재542조(재부자의 항변권) 재부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아익을 방용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녔다. 

2?I J)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격 

2771) 대법워 199~. 4, 22. 선고 9이각 S1:i443 판결. 

277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파찰 "상법 새724조 계2항에 의하여 려해자에게 인정되는 건짚짚 
군권의 법적 성질꾼 보험자가 펜본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내상재무를 중첩，，1으로 인수한 견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소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직 채무인수에서 인수안어 재무자의 부탁쓰로 밑수함 
경우 재무자와 일수인은 주관적 공농관계가 있논 견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보험자의 채구 인수는 피보험 

쟌나(t;J~걸겐앞.만土꽃·세계약)@， 따라 아루연진뇨~－절이므로 본털사의 손해배상채\＇와 피보험자의 손핸벤 
살tt.Si:!l재무관계에 있다”고 한 다음, 피고들(＝ 교동사고 버스 운전사늘과 소유자늘)아 고둘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소외 공제사업자가 일고 l(=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송바유상환 
재권을 자동재권으로 아여 상계함으로써 원」-, 1 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재권아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예. 

277'\) 민법 계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가 재권 사에 대하여 재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삼계한 때에七 새권은모든 안서처두자의 이익요 위하여 소멸한다 2 상계할채권이 있{～ 견대재무자가 산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무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삼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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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안 통상의 손해액은 인수인의 미변제로 늘어난 원리금 상당액이다*2775) 

라)계약인수 

계약당사사로저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다 발생하 

는 채권재무의 이신(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지린재무\＇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이선r\:｀ 채권양 

도의 대항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2776))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 

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양도안 며책의 유보 등)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촌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재권채무관계 

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산류당사자의 합의에 의 산 삼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튜상적이며 관계당사자 ;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 

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27!I이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778) 

2774) 대법원 2[] 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2775) 대법원 202l. 11, 25, 선고 202[］다294516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아 매매복석몽에 팹한 군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고二감 채무액을 매매덴급에서：隨]아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할 사정아 없는 한 대도인을 면책시 
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안수로 보아야 학나,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 _o_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 
으로 재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아행을 하시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핸를 한도로 학다, 매수인이 인수하 

기로 한 군지당권의 피담보챈무릎 변케아지 앉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윈린균이 매수인의 이행안수계약 
물이행으로 언합 통싶낍 손해액이 된다" - 앞부본 반J,)는 언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푸't수':~ 
보아야 한다 :-- 암에도 있어 혼돈상태이다(앞서의 중첩적 재무안수 부본 참조), 

2776) 대법원 2021) 12 1U 선고 2020다245958 판결; “계약인수가 이 'l‘-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아내 발생한 채 

권·재무도 아나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가로 하는 특약이 었누 : 득벌간 사정이 없는 한 민수인에게 인짚된다. 
계약안수논 개별 재권출채무의 아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합안 셰약당사자로서 
의 지워의 포괄적 이전옵 목석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아당사사 3안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방 재권의 양도는 재권양도인과 냥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농 양자가 그 겔젼 
합성설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사 보호급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병논본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 U 이러한 법리논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댜`'(근로계약관계를 긴촉로 하여 이미 발생한 근로사에 대한 손해밴실재권(영업양도가 있기 전에 양도 
안 회사의 근로자가 고객 등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합으로 말미암아 민생한 양도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선된다고 한 예, [동일 취지] 2007다63089(분양계약상 계약자 
지위의 포광적 인수로 부안계할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체권가지도 포괄석으로 잎순하였다고 판만하 예), 
0 대법원 2015 7 도 선고 2012다15336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현우1’ 고] 간방W로 안한 
손해배상청구권.? 붕껍팰웃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냐고 할 것인데, 계약상 又겁니 야도예 의하 
여 계약당사사규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리자만?｀ 이전될 뿐 
불번행위에 7 감 손해배상철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설자 없 기 제3사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모로, 표 
시광고법상 려워·과장광고로 인한손해배상청구권옳 사/.：尸 있던 아파트수분양자가수분양자의 치위른 계3 

잔인계 양도하였다는 사성법복호: 그 얀수인아 당연이 위 손해배 상정구구1을 행사항 순g]다고 볼 수는 없...L, 
다만 허위·과장광고름 그대로 믿고 히우]·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릅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 
이 수분양자 지위률 양도받으면서 려워·과장광고로 안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합 사정이 있는 경우에먄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777) 북신전은]·산로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2010다54535.54542) 
2778)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밖겸, 

계일일순 여부가 다투어지는 걸운 그것이 계약 수체의 며두옥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자오에 중대 
한 영향을 l가지는 법륭첸위안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 살 강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門’ 나 1욕, 
당사자가 그 거래책임에 니아여 달성하려는 목적 서대관·창 등예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힘나\2IJ 111 냐 


